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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과 기준중위소득은 다르다 
중위소득과 기준중위소득은 부동산의 실거래가, 공시지가와 유사한 것 

 

1.​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올해부터 국민연금 및 연금개혁을 둘러싼 논란과 쟁점에 대해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연금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리즈 현안브리프를 발간합니다. 그 시작인 2026년 제1차 현안브리프는 기초연금 

선정기준과 관련된 중위소득과 기준중위소득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2.​ 2026년 연금행동 현안브리프①_중위소득과 기준중위소득은 다르다 

●​ 최근 언론들은 기초연금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의 96%에 이를 정도로 높아졌다고 
보도하며 기초연금이 중산층 노인까지 받는 제도라는 주장의 한 근거가 되고 있으나, 이 

보도들은 ‘중위소득’과 ‘기준중위소득’이 다르다는 사실을 간과한 보도임. 

●​ 중위소득이란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을 소득 순서대로 일렬로 세웠을 때 한 가운데 서게 

되는 사람의 소득이라는 의미로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보통인 사람이 버는 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위소득은 국가데이터처(통계청)에서 실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라는 

조사에 의해 파악되는 수치로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국가데이터처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득과 소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엄격한 통계적 기법을 적용하여 실시하는 조사이므로 

이 조사에서 파악된 중위소득은 우리 사회의 실제 중위소득(이하 실중위소득)을 가장 잘 

포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을 비롯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수당, 

한부모수당 등 각종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만든 행정적 중위소득으로, 여러 제도에서 

급여를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중위소득 및 다른 자료를 가지고 재가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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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데 보건복지부는 ‘기준중위소득’을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띄어쓰기를 하고 있어 

‘중위소득’과 혼동을 야기하는 측면도 있으며, 중위소득은 2024년도 수치가 최신 자료인 

반면 보건복지부는 제도 운영을 위해 2025년, 2026년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했는데 이는 

부동산의 실거래가/공시지가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음. 

●​ 행정적 중위소득인 기준중위소득은 원칙대로라면 실중위소득을 그대로 반영해야 

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고 그보다 상당히 낮다는 문제가 있는데, 2015년 처음 

도입한 기준중위소득은 실제 중위소득의 76% 수준이었으며 2024년 기준중위소득은 

실중위소득의 68% 수준으로 떨어졌고, 2025년과 2026년 또한 비슷하거나 더 낮을 

것으로 보이며 2026년 기준중위소득이 실중위소득의 68%라고 가정하면 기초연금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의 96%까지 올라갔다고 해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실중위소득과 비교해보면 그것의 65%(=68%×96%) 수준임. 

●​ 일반적으로 국제비교를 위해 사용하는 빈곤선(즉, 빈곤기준)은 실중위소득의 50%로 
자신의 소득이 실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 가난한 사람으로 간주된다는 것으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은 실중위소득의 65%여서 빈곤선보다 15%포인트 높을 뿐인데 이를 가지고 

기초연금 선정기준이 중산층 노인을 포괄할 정도로 높아졌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빈곤선은 실중위소득의 50%이지만 실중위소득의 

60%를 빈곤선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국가데이터처에서도 실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한 빈곤율도 공표하고 있고 OECD는 중산층을 중위소득(실중위소득)의 

75%~200%로 정의하고 있어 실중위소득의 65% 수준인 기초연금 선정기준이 중산충 

노인까지 포괄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기초연금 대상자를 판별하기 위해 조사하는 것은 소득과 재산이 모두 포함되고 여기에 

각종 공제가 더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위소득(실중위소득)과 기준중위소득을 

구분하지 않고 기초연금 선정기준이 엄청나게 높아진 것처럼 말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2021년 이후 특히 2024년 이후 기초연금 선정기준의 상대적 수준은 거의 

정체상태에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첨부. 연금행동 2026년 현안브리프 ① 중위소득과 기준중위소득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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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rive.google.com/file/d/13XF3nu6Hl_mmRLaGvmrMy8IXciqiwGwn/view?usp=drive_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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